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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많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해외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미국 기업들과의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

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e-Discovery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직 우리나라

에 e-Discovery 제도가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기업들은 몇몇 대기업들의 소송 사례들을 계기로 e-Discover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e-Discovery 제도를 우리나

라에서 실행할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법률 차이, 기업 시스템 차이, 그리고 언어와 기업문화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소송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특화된 e-Discovery 절차와 과정을 제안하려고 한다.

ABSTRACT

Today, many domestic companies often face the lawsuits from the U.S. companies as they expand their business in the U.S. 

market and it is necessary for the domestic companies to prepare for the e-Discovery process in the systematic manner. Yet, the 

e-discovery system has not been properly established in Korea, however, domestic companies are growing more and more 

interests in e-Discovery processes and procedures so that they are seeking for the appropriate actions that they should take when 

facing lawsuits. When adopting the e-Discovery system in Korea, there are three main considerations including the differences 

in laws and regulations, enterprise system and language and company culture. This study aims to draw the problems for the 

Korean domestic companies in responding the U.S. lawsuits and to suggest the specialized e-discovery processes and procedures 

to effectively overcom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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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미국 민사소송절차에는 소송이 제기되면 공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소송에 관련된 정보와 

증거를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요구해서 얻을 수 있도

록 하는 증거개시제도(Discovery 제도)가 있다. 이

는 공판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 소송에 관련된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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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공유함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여 소

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다[1]. 이 제도는 2006년 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을 개정하

여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자료(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에 대해서도 증거개시(전자

증거개시 또는 e-Discovery)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최근 체결된 FTA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해결

을 위해 영업 비밀을 포함한 정보의 일반적 제공의무

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영미법상의 증거개시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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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응과 맞물려 있다. 이 체결의 영향으로 미국

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증가할 것이고, 이런 지식재

산권 분쟁에서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제도를 활용할 가

능성이 대두되고 있다[2].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과 국제교류를 하고 해외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국제적 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

정이며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e-Discovery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e-Discovery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실행

할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① 법률 

차이, ②기업 시스템 차이, ③언어와 기업문화 차이

이다. 

첫째, 법률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일어난 소송

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

거나 현지에서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현지 법률사무소가 대리인이 되는 경

우가 많다. 처음부터 현지 법률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미국 법률사무소에게 문서검토를 의뢰한다면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영어로 번역해서 그것을 그대로 상대

방에게 공개하는 상황이 되기도 쉽다. 또한 문서 검

토는 e-Discovery 과정에서 전체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인 약 60% - 80%를 차지한다는 통계[3]에 덧

붙여 번역이라는 또 다른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비용

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지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는 것

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 국제소송 경험이 있고 소송전략에 대하여 정확

한 조언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아직까진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 기업은 글로벌화가 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소송에 대한 노하우는 아

직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

련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기업들은 미국의 기업 시스템 체계와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며 기업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

출될 것을 우려하여 문서 암호화를 위해 

enterprise DRM을 적용하는 기업들을 종종 접하

게 된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에서 연달아 발생한 정

보유출사건으로 인해 문서보안이라 일컬어지는 

enterprise-DRM 시장이 가장 적합한 솔루션으로 

인식되어 기업 시장을 중심으로 조직 내 정보유출 방

지를 위한 솔루션을 도입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

기 때문이다[4]. 

또한, e-Discovery 소송에 직면하기 쉬운 대기

업들은 내부에서 개발한 그룹웨어를 적용하여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경향이 있다[5]. 2002년 KRG 

Annual Report에 따르면 국내 주요기업의 79.5%

가 그룹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문서 DB 시스템

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미국기업들과 소송에 직면할 

때를 대비하여, 이러한 enterprise DRM과 그룹웨

어에 적합한 절차를 e-Discovery 과정에 적용해야 

한다. 

셋째, 국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

은 e-Discovery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

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몇몇 판례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되었듯이 소송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보존 의무가 시작되면 관련 자료들은 반드시 보존되

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기업 법무팀이 관련 자

료들에 대해 보존 명령(litigation hold)을 관련 당

사자들에게 사내 e-mail을 통하여 고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처음 접해보는 관련 당사자들은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없으며 이로 인해, 자료에 대한 보존

의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고의로 또는 의식치 

않게 삭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심지어는 영어

로 되어 있는 보존명령 그대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e-mail을 보내어 해당 당사자들이 언어의 장벽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e-Discovery 

제도에 있어 치명적인 소송 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

로 적절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효과적

으로 e-Discovery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와 과

정에 대해 제한하고자 한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소송

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그것

들을 극복할 수 있는 특화된 e-Discovery 절차와 

과정을 제안하려고 한다.

II. 연구배경

2.1.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2005년, e-Discovery에 대한 표준과 가이드라

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EDRM 프로젝트가 착수되었

다. 현재 EDRM은 미국의 다양한 e-Discovery 모

델 중 가장 대표적이며 e-Discovery 제품과 서비스

를 개발, 선택, 평가하고 사용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로 인정받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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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M은 일상적으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또는 데이터 관리를 시작으로 최종 증거 제출단계까

지의 9가지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로

는, 실제 e-Discovery가 개시되면 관련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식별(identification)하고 해당 데이터

에 대한 위치를 파악하여 이것들에 대한 데이터 보존

(preservation) 및 수집(collection)이 이루어지

게 된다. 그 다음 방대한 데이터의 양을 줄일 수 있

도록 중복 또는 관련 없는 것들을 제외하여 범위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처리(processing) 과정을 

거친 후, 이 데이터에 대해 사람에 의한 직접적인 검

토(review)와 분석(analysis)이 진행된다. 이 과

정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출할 데이터가 결정되고 

그것을 합의된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생산

(production) 과정을 통해 법정에 제출

(presentation)을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포함

하고 있다.

2.2. e-Discovery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점

2.2.1 법률의 차이

우리나라는 아직 e-Discovery 법을 제정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e-Discovery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식별되어야 한다. 

기업 내부 법무팀은 IT팀, 외부 법무팀과의 협의를 

통해 소송/조사와 관련된 데이터가 식별되면 해당 데

이터를 어떻게 보존 또는 추출할 것인가에 대해 국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

보법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7].

2.2.2 기업 시스템의 차이

국내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보다 내부 데이터를 더 

암호화 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서 보안을 위한 

enterprise DRM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그룹웨어 솔루션을 사용하는 미국의 기업들과는 다르

게 업무 목적에 맞게 기업 맞춤형으로 자체 솔루션인 

그룹웨어를 개발하여 쓰는 경우가 많다[8].

2.2.2.1 Enterprise DRM(Digital Right Management)

국내에서는 문서 보안을 위해 문서 암호화 소프트

웨어 즉, enterprise DRM을 기업 시스템에 적용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기업 

내부 혹은 외부의 합법적 사용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인한 정보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9].

이 DRM은 각 기업마다 가지는 시스템 환경과 

특성에 맞추어 구축되므로 여러 방식의 암호화 체계

가 혼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e-Discovery 대응에 

있어서의 문제는 주로 암호화 상태인 문서들을 성공

적으로 수집하더라도 그 내용이 암호화 되어 있기 때

문에 문서 검토 시에는 일반 e-Discovery 어플리케

이션 또는 일반 시스템으로는 문서내용파악이 불가능

하게 된다. 

따라서 암호화가 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사전에 암호화 해제, 즉 복호화 작업이 데

이터 수집 전에 진행되어야 한다. 

2.2.2.2 그룹웨어

국내 기업들은 기업 내부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 

고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금융, 급여, 현금지출, 비용상환, 물품목록, 

판매, 문서관리시스템 및 많은 주요 비즈니스 기능을 

수행하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6] 

이 경우, e-Discovery 소송에 관련된 데이터를 식

별하고 범위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 이유는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데이

터베이스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업무 데이터를 통합

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만이 관련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10].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형 데이

터(structured data)의 식별을 위해서는 워드문서

와 같이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비정형 데

이터(unstructured data)와는 다르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가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11]. 

이는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관련 데이터의 

위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검토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2.2.3 기업 문화 및 언어의 차이

미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e-Discovery

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e-Discovery 

소송에 연루되면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 하고 주의할 

사항들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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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존명령 공지를 받게 되는 당사자들은 그 내용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는 영어로 된 공지가 어

떤 내용인지 자세히 이해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

다[12]. 또한, 소송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존해야 하

는 의무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을 법한 사안이 되는 문서들을 삭제하는 

경향이 있다. 

e-Discovery 소송은 미국을 포함한 영어권 국가

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다국어를 포함하는 생산 과정

에서 야기되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특이사항들을 고

려해야 한다. 문서 생산을 위한 이전 단계인 문서 검

토 과정은 대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진행된다. 

① 한국어를 구사하는 변호사 또는 전문가를 사용하

여 검토, ② 미국 변호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모든 

문서를 사람 또는 기계에 의해 영어로 번역, 또는 

③,①과 ②의 두 가지 방법들을 혼합할 수 있다

[13]. 만약, 미국 변호사에 의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번역되어야 하는 문서들의 양과 더불어 그만

큼의 번역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특화된 산업에

서의 업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번역할 경

우 부정확한 번역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다른 우리나라 기업 문화의 특징으로는, 국내 

대기업들은 IT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들이 

대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IT 회사는 대부분 그 대기

업 내의 다른 자회사들의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IT 시스템 관리

의 분리로 인하여 데이터 제공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e-Discovery 대응에 있어 불리한 점으로 작

용할 수 있다. 

첫째, 관련 데이터의 식별 또는 수집에 있어서 승

인을 받는 절차가 복잡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

는다. 둘째, 데이터의 식별과 데이터 제공에 대한 책

임 문제에 있어서, 현업 담당자와 자회사의 IT 시스

템 담당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으로 인해 올바른 수

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기업 내부에 독립적으로 IT 

부서를 두어 데이터를 담당하게 하는 것과는 상반되

는 경우이다. 

III. 효과적인 e-Discovery를 위한 대응방법

EDRM은 소송 주기 전반에 걸쳐 e-Discovery

에 대한 산업에서 용인된 작업 흐름도이다. 이를 국

내 기업 환경에 맞게 우리나라에 적합한 

KEDRM(Korean E-Discovery Reference 

Model)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의 EDRM 모

델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소송 준비도(litigation 

readiness)에 대한 개념이다. 이것은 e-Discovery

와 연관은 있지만 정보관리에 대한 다른 개념으로서

의 IGRM(Information Governance Record 

Managament) 모델의 독자적인 형태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는 법률 문화가 다른 우리나라에

서 e-Discovery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준비도 절차가 KEDRM의 과정에서 체계화 될 

필요성이 있으며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3.1 소송준비도(litigation readiness)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소

송 준비도’라 언급한다. 소송 준비도를 계획하는 것

은 표준작업절차서와 모범사례를 통하여 그 조직의 

데이터와 잠재적인 증거에 대한 통제를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대책을 강구해 개발하고 사용하는 과

정을 말한다. 이로 인해 소송이 발생할 시 조직은 효

율적, 효과적이고 방어 가능한 방법으로 잠재적으로 

관련된 증거를 식별, 보존과 수집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준비되어있을 수 있으며 조직이 요청에 따라 필요

한 정보가 사용가능하고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능숙하고 성공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된다[14].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무팀은 잠재적으로 관련된 

데이터를 빠르게 파악하여 관련된 증거를 식별, 수집

하고 생산하기 위해 찾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해 상대

방과 법원에게 정확한 설명을 일관적이고 시기적절하

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법무팀은 시스템 운영

과 데이터에 대한 상대적인 접근성과 쟁점에서 빠른 

전략적 결정을 내기 위해 보존과 추출 단계에 드는 

추정 비용, 부담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15].

사전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IT팀은 

계류 중이거나 예상된 법적 쟁점에 관련된 데이터를 

데이터의 생성주기에 맞춰 파기하거나 또는 마이그레

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이동시킬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것은 의도치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법원은 이것을 지

속적이고 철저한 의사소통이 법무팀과 IT팀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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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지 않아 데이터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합리적

인 불찰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증거 훼손 혐의를 피

할 수 없다[15].

따라서 조직은 조직 내의 IT 구조를 이해하고 조

직 구성원들을 사전 교육하여 소송에 대비할 수 있도

록 하는 효율적인 소송 준비도 체계를 반드시 도입함

으로써 소송이 발생할 경우 e-Discovery 비용을 최

소화 할 수 있고 대응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16].

3.1.1 IT 시스템 구조에 대한 이해

소송과 IT는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준비도를 구축하는 것은 효율적인 계획을 실행

할 수 있도록 IT 기반시설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에 

달려있다[17].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Discovery 

기한 내에 관련 있는 정보를 신속히 검색할 수 있도

록 데이터에 대한 유형과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는 데

이터 맵(data map)을 만들어야 한다. 

포괄적인 데이터 맵은 법무팀과 IT팀에게 조직 도

처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물리 및 가상의 위치와 함

께 담당자, 과정, 기술과 데이터 유형에 대한 가이드

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보유 정책과 전

사적 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조직 내에

서 다양한 부서들 또는 실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데이

터를 가지고 있는 서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야 한다[18].

이 데이터 맵으로 인해 사전에 활성 시스템, 백

업, 아카이브 시스템 등에 있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시기적절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 대상

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함으로써 향후 

자료보존명령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19].

3.1.2 사전 교육

조직은 직원들이 적절하게 정보와 기록을 생성, 

사용, 보유하고 파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 각 기록에 대한 생성주기와 관련

된 영역들은 각각 모두 중요하고 그에 따른 위험부담

이 존재하므로 조직은 포괄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

과 가장 효과적으로 내부 정책과 절차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20].

또한, 선택된 교육방식을 통해 직원들이 자료보존

명령 고지를 받았을 경우 따라야 하는 절차와 유의사

항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해야 한다. IT 관리자를 

포함한 IT팀에는 소송과 관련된 데이터가 수정, 덮

어쓰기, 파기 등으로부터 데이터 변조를 막기 위해 

자동 삭제 기능 정지 등을 포함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교육해야 한다[3]. 

그리고 내부 법무팀은 e-Discovery 과정에서 데

이터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경영진을 이해시키는 과

정이 필요하다. 아시아에서 보통 조직 또는 기업 내 

데이터를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

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치를 

받는 등의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설명하여 원활한 

e-Discovery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위 경영

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20]. 이는 필요한 

자원을 얻고 변경에 대응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3.2 식별(identification)

소송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때 또는 법원에서 데

이터 제출 명령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되면, 내부 법무

팀은 IT 팀, 인사팀과 협력하여 이 소송 관련 대상

자들 또는 부서를 식별하여 제출해야 하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법한 모든 가능한 곳을 파악하도록 해

야 한다. 또한, IT 팀은 법무팀이 기업 내 문서보유 

정책들 중 소송 쟁점과 관련된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것이 자동적으로 삭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잠재적으로 소송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 보존조치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 내용에 대한 공지는 조직에서 소송에 관련된 부서 

또는 내부 법무팀의 고위 경영진, 또는 다른 높은 계

급의 관리자에 의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식적인 문

서의 형태로 발행되어야 한다[21]. 

더불어, 우리나라 대기업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DRM과 그룹웨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데이터 식별 

단계보다 세심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3.2.1 자료보존명령 공지 준비

자료보존명령에 대한 공지는 핵심 당사자들, IT, 

기록 관리 및 HR 담당자에게 배포되어야 하며, 그 

기업 내 핵심 인물들과 퇴직 예정 또는 재고용된 직

원들을 포함하여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에게 소통되어야 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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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 법무팀은 자료보존명령 공지의 대상인 

개개인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공지가 

모든 수령인에게 배포되어 검토되었음을 증명하는 기

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공지를 받은 

개인은 공지를 수령하여 검토했음을 확인해 주는 메

일을 보내거나 공지를 받음에 따라 그것에 준수할 것

을 동의한다는 증명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23]. 공지에 대한 수령과 검토를 확인하는 모든 자

료들은 기업 내부 법무팀 또는 자료보존명령을 감독

하는 담당자에 의해 보관되어야 하며 이로써 기업이 

자료보전명령을 구축하는 대응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

가 될 경우, 쉽게 그 자료들에 접근하여 방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자료보존 명령 공지가 효과적으로 배포되기 위해

서는 회사 전반에 걸쳐서 단순히 email을 보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법무팀은 핵심 인

물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정보의 유형과 저장된 위치

를 결정한 후, 핵심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

이 보존해야 하는 의무와 기업이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의무의 심각성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

다[22].

3.2.2 식별 – enterprise DRM
소송과 잠재적으로 관련된 데이터를 식별하는 과

정에서 기본적으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enterprise DRM 시스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그 시스템으로 인해 암호화 되어 있는 데이터는 이용

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됨에 따라 문서 생산 실패로 

인해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 법무팀은 e-Discovery를 진행함에 

있어 고용된 e-Discovery 전문가가 내부 IT팀과 

협력하여 기업내부 암호체계와 그에 따른 암호 수준

에 대한 쟁점을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로

써 e-Discovery 전문가들은 법무팀에게 타당한 수

집 시나리오를 추천해 주고 타임라인과 일상 업무에

의 영향 등과 같은 고려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무

팀의 요청대로 시나리오를 수정하며 수집을 위한 시

간과 비용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6].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준비된 데이터 맵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식별하고 핵심 인물들과의 인터

뷰를 통해 IT 관리자와 함께 데이터 암호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24]. 

해당 데이터의 암호 해제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

면 뿐 아니라 기업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

이 있다. 기업은 IT 컴플라이언스와 더불어 

e-Discovery 제출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

했을 경우 경영진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 벌금 및 규

제 당국의 직, 간접적인 간섭, 민사소송으로 인한 경

제적 피해와 같은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즉, 경영진은 

Discovery 요청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문서들이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암호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모든 DRM 솔루

션에는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는 복호화 키값이 존재

하기 때문에[25] 경영진은 법무팀이 복호화 키를 해

당 데이터 수집 전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26]. 

많은 양의 파일들이 암호화 되어 있는 경우, 사전

에 DRM을 해제할 수 있는 복호화 키를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암호 해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배치

(batch)를 준비하여 실행한다면 암호해제에 소요되

는 비용과 시간을 훨씬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기업 내부에서 DRM 알고리즘과 암호 해제

키를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관리자에게 암호화 해제 

배치를 준비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외주 

DRM 업체와 조율하여 암호화 해제 배치를 사전에 

준비해 놓는 것이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암호화 해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3.2.3 식별 - 그룹웨어

Sedona Database Principle 2에 의하면,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요청은, 각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방식이 다르고 모든 정보가 동

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

에, 소송에 대한 관련성과 비례의 원칙이 적용하는지

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11]. 

또한, Database Principle 3에 따르면, 요청하

는 당사자와 요청받는 당사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담을 확인하고 테스트 쿼

리와 실험 작업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실증적인 정보

를 사용하여 Discovery의 범위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도록 권장하고 있다[11].

그룹웨어에서 소송과 관련된 데이터가 정보체계 

내에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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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schema) 구조를 이해하고 해당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및 개발논리의 분석이 필요하다. 

데이터 매핑(data mapping)과 데이터 사전

(data dictionary) 또는 스키마와 문서화된 데이

터 흐름(data flow)과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은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추적하는 데 유용하다. 정형 데이터 시스템은 

조직 내에서 보통 여러 시스템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들을 파악하지 못

한다면 입력, 출력 및 관련 데이터를 놓칠 수 있다

[27]. 

그룹웨어에 대한 식별 단계에서는 사용 또는 제출

해야 하는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법한 시스템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결정과 데이터 상태 및 사용가

용성에 대한 현재 상태 확립과 데이터 위치 파악 등

이 이루어져야 한다[27].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최종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지식을 가지고 있는 IT 전문

가와의 인터뷰를 염두에 두어 계획해야 한다[27].

3.3 보존(preservation)/수집(collection)

e-Discovery 보존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체 

하드 드라이브 또는 다른 ESI(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형태로부터 법과학적인 방

법(forensically)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는 없

다. 미국 법원은 포렌식 이미지(forensic image)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데에 있어 5가지 요소를 평가

한다: ① 소송에서의 필요성; ② 성패가 달려있는 정

도; ③ 당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④ 성패가 

달려있는 쟁점에 대한 중요도; ⑤ 소송에서 쟁점에 

대한 Discovery의 중요도[15].

포렌식 이미징(Forensic imaging, bit-by-bit 

또는 byte-by-byte capture)은 증거에 대한 삭제 

또는 훼손이 쟁점이 될 수 있을 때 필요하며, 법무팀

은 다음과 같은 특정 유형의 소송에서 보존 목적, 잠

재적인 증거 훼손을 피하기 위해 포렌식 이미징을 사

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15]. 

직원 또는 제 삼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조사

한 기관이 조사 중에 있거나 그 기관 데이터에 

관련된 대배심 소환에 대응하는 형사상 또는 규

제 사안

관련된 정보가 자료보존명령 공지가 발행되기 전

에 삭제되었다는 것에 대한 사실이 통보된 민사

소송

그 기관이 잠재적으로 관련된 정보가 해당 직원

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로 인해 분실되었으리라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는 경우

한 개인 직원이 자료보존명령 공지에 대한 조항

들을 따르지 못하여 정보가 삭제되었음을 합리적

인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은 활성 

데이터에 대한 수집만 필요할 경우, 파일에 대한 메

타데이터(metadata)를 보존하면서 파일을 복사하

는 Robocopy 또는 XXCOPY 등을 사용할 수 있

다. 수집/보존 프로그램이 메타데이터를 취급하는 방

법은 핵심적인 쟁점이며 이로 인해 파일 내력에 대한 

메타데이터 영역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할 때에는 쓰기 

방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장비를 사용하여 해

당 파일이 복사될 시 기존의 메타데이터를 건드리지 

않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28].

메타데이터의 보존은 증거에 대한 근원과 원본성

이 쟁점이 될 때 필수적이며[26] 문서 검토 시 메타

데이터 정보는 더 빠르고 정확한 검색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

킬 수 있다[29].

또한, 서버의 경우, 포렌식 이미징을 위해 서버를 

다운시킴으로써 야기되는 운영중단, 비용과 서버 데

이터가 신속하게 바뀜에 따라 관련 데이터를 삭제된 

영역에서 찾을 가능성이 희박한 사실 등으로 인해 서

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활성 

데이터 수집이 일반적으로 선호된다[15].

우리나라에서는 DRM과 그룹웨어를 쓰는 기업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그들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형

적인 데이터 보존/수집과는 차별화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3.3.1 보존/수집 - DRM

연방민사소송규칙 34(a)(1)(A)은 당사자들이 정

보가 필요하다면 상대방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후에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도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 당

사자는 모든 잠재적으로 관련 있는 암호화된 데이터

를 식별해야 하며, e-Discovery를 위해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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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호화 하도록 준비해야 한다[30]. 의미 없는 암호

화된 내용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복호화 키가 필요하며[6] 암호화된 파일들을 복호화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그룹으로 묶어 한꺼번에 배

치 기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31]. 따라서 

이전 식별단계에서 사전에 준비한 복호화 키로 한꺼

번에 암호화 해제 배치를 실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이에 앞서, DRM이 구축된 환경에서 관련 데이터

가 저장된 PC 또는 서버의 사용 행위 분석이 필요

한 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암호화를 해제하는 과정은 DRM 어플

리케이션 마다 각기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하겠지만 

보통 복호화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파일이 변경되거

나, 복호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문서들의 파일 이름이 

변경되거나, 또는 최종 수정 또는 사용시간이 변경되

는 등의 메타데이터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다. 즉,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 행위 흔적이 지워지거

나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집된 데이터의 

원본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나, 그 문서들에 대한 기

록인 메타데이터가 보존되어야 하는지, 또는 사용 행

위 분석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해제 전 먼저 관련 데이터에 대

한 수집 또는 이미징이 이루어진 후 암호화 해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원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

게 하는 것이 복호화로 인한 데이터 변경으로부터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DRM으로 인해 데이터 수집에 대한 

비용은 기존의 데이터 수집보다 두 배로의 시간과 비

용이 들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는 다르게, 단순히 데이터의 내용만이 쟁점이 

될 경우에는 암호화 해제 전의 데이터 수집 없이 복

호화 상태의 수집만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3.2 보존/수집 - 그룹웨어

대부분의 e-Discovery에서는 비용과 시간을 고

려하여 그룹웨어 전체 보다는 소송과 관련된 일부분

만을 보존하여 활성 상태의 해당 데이터를 수집한다. 

앞서 식별단계에서 데이터 흐름과 객체 관계 다이어

그램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및 개발 논리를 파악한 후, 원

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도록 데이터베이스 쿼리

(query)를 구성해야 한다[27]. 

그룹웨어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또 다른 방

법은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업무 사용자에게 제

공하는 기본 보고서를 활용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시

스템 상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공

해 주는 기능이 존재한다면 그 기능을 통한 데이터 

수집을 고려해 볼 수 있다[11].

이 보고서들은 당사자가 어느 정도 어떤 데이터가 

보고서에 포함되었는지 알고 있어 사전 검증되었기 

때문에 Discovery에서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

다[15]. 업무용 보고서를 사용함으로써 가장 쉽고 

적게 비용이 들며 또한 가장 부담이 적게 드는 방법

으로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11].

맞춤형 보고서를 구축하는 것은 기존의 존재하는 

보고서를 사용하는 것 보다 관련된 데이터, 데이터 

필드와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제공할 수 

있다.

동적(dynamic) 데이터, 다른 필드 또는 행위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는 데이터는 보존 과정 내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데

이터를 보존하기 위해 한 가지 제안된 접근법은 특정

기간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쿼리를 실행하여 조회함

으로써 얻은 정보의 스냅숏을 보존하는 것이다[15].

이와 비슷하게, 지금은 잘 허용되지 않지만 오래

된 방법 하나로는 화면에서 보이는 시스템 출력물을 

사진 촬영하여 TIFF 이미지로 만들 수 있다. 이 방

법은 검색이 가능한 글자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지는 않지만 너무나 제한된 출력 기능

을 가지고 있는 특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이

러한 데이터 수집 방법이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27].

3.3.3 자료보존명령 공지에 대한 주기적 관리

자료보존명령 공지가 배포된 후, 직원들이 지속적

으로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염두에 두도록 상기 공지

가 주기적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추후 소송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자료가 기존의 공지에는 포함되지 않

는다면 새로운 공지가 배포되어야 한다[32].

상대방과 법원에게 자료보존명령에 대한 과정이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선의의 방법으로 구현되었음

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록을 충분히 작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개의 경우, 이를 위해 자료보

존명령 공지를 발행하고 구현하는 과정과 더불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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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Cost

Hourly rate * 

Total Hours
Total

①
$10 * 9 * 

(200K* 50%) 

$65 * 

(200K/50)
$ 9,260K

②
$10 * 9 * 

(200K* 20%) 

$75 * 

(200K/50)
$ 3,900K

Table 1. First Review - Estimated Costs

이터 보존을 위한 후속조치에 관련된 기록들을 제공

함으로써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33].

이러한 모든 단계들을 구현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이 많이 들 수 있지만, 효과적인 자료보존명령에 대

한 비용은 제재 신청에 대한 방어 비용보다 훨씬 적

은 비용이 소요된다.

3.4 검토(review) 언어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수집이 완료되면 전형적인 

중복제거(de-duplication), DeNisting, 키워드 

검색 등을 포함한 처리 과정을 거쳐 관련성

(responsiveness)과 비닉특권(privilege)을 결정

하기 위해 데이터 검토 단계에 이르게 된다. 

초기검토(first review)를 통하여 비닉특권, 쟁

점 또는 관련성에 따라 총 검토 문서 양의 약 20%

정도로 줄여지며 두 번째 검토(second review) 과

정을 거쳐 상대방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문서들이 결

정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은 많은 양의 문서가 한

국어로 작성되어 있음으로 인해 생산 과정에서 영어

로 제출되어야 하는 해당 문서들의 번역 문제에 대해

서 문서를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문서 검토 과정은 대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진행된다. ① 한국어를 구사하는 변호사를 사용하여 

검토, ② 미국 변호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모든 문서

를 사람 또는 기계에 의해 영어로 번역, 또는 ③ 이 

방법들을 혼합할 수 있다[7].

먼저 번역을 할 것인지, 또는 한국어로 검토를 할 

것인지는 정확성, 시간, 비용 등의 요소에 따라 결정

된다. 

소송의 쟁점과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e-Discovery 검토에 있어서 100GB의 데이터가 있

다고 가정해보자. 1GB는 약 5000개에서 25,000개

의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추산하면 1GB당 평균적으

로 10,000 개의 문서로 추정될 수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초기검토는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시간 당 

$65의 비용이 소요되며, 산업 기준은 문서를 검토하

는 자들은 한 시간당 50개 또는 하루에 400개의 문

서를 읽고, 이해하며 기록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

다[35]:

한국어를 구사하는 미국 변호사 초기검토 비용:  

$75/hour[36]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미국 변호사 초기검토 

비용: $65/hour

변호사 한 사람이 검토할 수 있는 총 문서의 

개수: 50개/hour

한 개의 문서 당 평균 페이지 수: 9 pages/doc 

[37]

한 페이지 당 번역 비용: $10/page

소송과 매우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 산출 

비율(hot responsive yield rate): 20%[38]

100GB 중에서 불필요하고 관련 없는 문서들은 

핵심 용어, 검색 매개변수와, 수집과 검토에 대한 범

위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감수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제거되겠지만, 여기서 제거되는 비율(cull 

rate)은 보통 80%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문

서 검토 양은 100GB에서 20GB, 즉, 1,000,000 

개에서 200,000 개로 줄어들게 되며[37] 한국어로 

된 문서의 양을 전체의 50%라고 가정했을 경우 두 

번째 검토 전까지의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

를 예상할 수 있다. 

① 200,000개의 문서들에 대해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미국 변호사가 초기검토 진행– 전체문

서의 약 50%인 한국어로 된 문서는 차후 다시 

검토를 위해 표시(flag)하고 전문가에 의한 문

서 번역 후 영어로 번역된 문서들을 다시 검토

② 200,000개의 문서들에 대해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미국 변호사 초기검토 진행– 전체 문서

의 약 20%인 초기검토에서 걸러진 비닉특권 또

는 관련 있는 문서들에 대해 문서 번역 

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예상한 미국 변호사의 검

토 비용과 번역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초기검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즉, 일반적으로 초기검토에서 걸러진 문서의 비율

을 전체 초기검토 양의 20%라고 했을 경우, 이 결

과 문서들이 모두 번역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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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posed Korea E-Discovery Reference Model

총 비용은 $ 3,900,000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

만 처음부터 모든 한국어 문서에 대해 번역을 할 경

우, 적어도 그 양의 50%만 번역작업이 필요하다 하

더라도 총 검토 비용은 $ 9,260,000 정도로 예상된

다. 따라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미국 변호사가 처음부

터 개입하여 검토한 다음 초기검토에서 걸러진 문서

들에 대해서만 번역하여 검토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인 것을 예상할 수 있다. 

3.5 생산(production)

생산 과정에서는 양측 변호사들이 미리 합의한 일

정과 양식에 의해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 추출된 데이

터를 상대방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 데이터에 대한 

제공 양식에는 파일 고유(native) 포맷, 그래픽 파

일(TIFF, PDF) 등을 포함한다. 

영어로 된 문서 이외에 한국어로 된 원본 문서의 

제출을 원할 경우, 생산 방식과 형태에 대해 그 한국

어가 지원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생산 언어, 

형식과 순서 및 배치는 합의 회의(Meet & Confer 

conference)에서 미리 논의되어 결정될 수 있다

[7].

관련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그룹웨어 고유의 

데이터베이스 형식은 읽을 수 없는 형태일 수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당사자에게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데이터가 일상 업무과정에서 저장되는 

방법과는 다르게 데이터를 변경하는 변형된 생산 형

태가 Discovery 관행으로 흔히 더 인정되고 있다

[11].

IV. 국내 특성을 반영한 e-Discovery 전략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려하

여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EDRM 모델을 합리적으

로 소송/조사가 예상되는 시점부터 생산까지 과정을 

Fig. 1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기존의 EDRM 과

정을 준수하지만 음영으로 차별화된 부분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업문화와 기업 시스템 성격을 

반영하여 e-Discovery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부터 

데이터 제출까지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EDRM의 단계에는 사전 준비도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법률 문화와 다

른 우리나라에서는 체계화 될 필요성이 있다. 국내에

서는 증거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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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상이 자리 잡아 데이터를 삭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준비도 개념을 도입

해야 한다. 이로써 기업 IT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

록 법무팀은 직원, IT부서 등을 대상으로 소송 발생 

시 취해야 하는 조치들에 대해 사전교육이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소송이 예상되는 시기에 해당 데

이터에 대한 식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법무팀은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관련 데

이터를 보존할 수 있도록 자료보존명령 공지를 작성

해야 한다. 또한, 국내 기업 시스템 특성 상 가지고 

있을 법한 DRM 또는 그룹웨어에 대해 파악하여 

DRM의 경우, 암호화 해제키와 암호해제 배치를 준

비하도록 해야 하며, 그룹웨어의 경우에는 DB 아키

텍처를 이해하여 관련 데이터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

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그 다음 수집/보존 단계에서는 식별된 데이터에 

대해 DRM의 경우 앞서 준비한 복호화 Batch를 사

용하여 암호화 해제 후 수집하도록 한다. 그룹웨어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이용하거나 그룹웨어 

시스템 상에서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기능을 이용하

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검토 단계에서는 수집된 데이터가 영어가 아닌 한

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모든 문서에 대해 번역하기

보다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미국 변호사가 초기검토와 

두 번째 검토 후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 번역

을 하는 것이 훨씬 비용 효율적이다. 

마지막 생산 단계에서는 한국어 문서 제공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제공 방법을 합의회의에서 사전에 협

의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e-Discovery 제도가 확립되어

있진 않지만, 이러한 국내 특징을 반영하여 국내에서 

e-Discovery를 실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 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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